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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crisis of the school-age population decline has been in full swing in the early 2020s 
revealed the collapsing situation of the local higher education ecosystem due to the corruption and 
poor manag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it is found that the system that will block out such a 
negative effect by the roots rather than the financial support that is made ex post facto through 
university evaluation. This essay suggests to introduce the system of publicized private universities 
through establishing a tentatively named Regional Higher Education Autonomous Committee as a way 
to prevent and deal with private school corruption. As a research method, this article shows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universities collapsing from general private one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orruption of private universities, and then observes the method and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introduced in the Empirical Research Reports 
on publicized private universities produced in 2020 and the perception of local people about it. Next, 
the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public nature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autonomous committee for higher education in which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es after examining the discourses related to the university system. As a 
result of study, it is argued that a public-run private system, which can manage and supervise these 
issues most effectively, should be introduced, as the majority of 18 universities that have been closed 
since 2000 were involved in corruption and ended in poor management. In addition, the Regional 
Higher Education Autonomy Committee will be able to transparently and fairly handle the 
publicization and closure of collapsing universities, and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ized 
private universities on behalf of the local peopl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way 
to fundamentally solve chronic private university corruption by suggesting alternatives to changes in 
the local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that may occur due to the rapidly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and admission quota b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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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호주 총리 말콤 턴벌(Malcolm Turnbull)은 2021년 8월 23일 자 타임(TIME) 잡지에

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220% 이상 수익이 증가한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매년 약 

1.38조 달러의 이윤을 창출하고도 정작 소비국가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에 새로운 과세를 부과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urnull, 2021: 

77). 같은 해 7월 1일 세계 GDP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130개 OECD 회원국 등은 코로나 

시대 국제적인 과세제도 개혁을 천명하면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매년 약 0.1조 달러 이상

의 수익을 시장에 환원하고, 15% 이상의 법인세로 약 0.15조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OECD, 2021). 이와 비슷한 논리로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높은 부

가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매출액 상위 정보통신 기업의 95%가 서울 강남과 판교를 비

롯한 경기도 일원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된 이윤을 비수도권을 중심

으로 한 시장으로 이전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제도를 궁리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와 산업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지방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정책은 지

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지나 한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획기적인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유력한 기업이 비싼 지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집중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 고등

교육의 인력 양성 과정에서 발생한 질적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데, 지역 대학 간 능력과 신

인도의 불평등 현상은 청년계층의 이주에 따른 저출산율과 초고령화 그리고 주택가 폭등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019년 8월 교육부가 공시한 바

에 따르면, 2018년 지방대학생 1인당 공육비(1,403만원)가 수도권(1,768만 3천원)의 79.4% 

이고, 국․공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1,727만 8천원인 것에 비해 사립대학생에 1,515만 3

천원이 투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학에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이보다 훨

씬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창식, 2019). 국제적인 기준으로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

육비가 1만 633달러로 OECD 평균 1만 6327달러의 65.1%에 불과하고, 초등학생 1만 1720

달러, 중고등학생 1만 3579달러보다도 낮은 상태이다(OECD, 2020).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128.7%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132.2%

인 것과 비교하면, 이와 같이 열악한 대학 공교육 현상은 해방 이후 사립대학에 의존해온 

고등교육 형태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실한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상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대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이건근․신효수, 2020).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고, 인공

지능 기술에 기반한 제4차산업혁명이 도래한 가운데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 이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가중될 위험이 있다. 1990년대 말 IMF 사태로 산업자본이 신자유주의 

금융으로 급속하게 이전하는 과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 정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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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에 소규모 대학이 속출하여 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신설되거나 4년제로 개편된 

대학이 모두 52개교나 되었다. 더하여 그전에 1981년부터 졸업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대학

의 평균 입학정원이 약 2배만큼 증가했다. 문제는 주로 비수도권과 비광역권 지역에 사립대

학이 많이 설립됨에 따라 수도권 사립대학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인도를 얻게 되어 등록금

을 인상하고, 입학정원도 늘려 규모를 계속 늘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관리와 감독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사학비리가 관행처럼 여겨졌고, 그 결과 부실한 운영과 재정위기가 발생했다. 더하여 지방 

사립대학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강화됨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감소를 

겪으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입학정원 감소요구를 감내했다. 하지만, 정부가 학교재정을 차별

적으로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학정원을 줄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2002년 무렵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2021년 학령인구 감소위기가 발생한 것이 김영삼 정부

의 대학정책판단 오류와 IMF 외환위기 초래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학교 임원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

에게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최근 2021년 교육부가 실시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일반대학 161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가 참여하여 일반대학 25개교와 전문대학 27개교가 미선정되었다. 그 결과 진단 참

여가 제한되었던 대학과 미참여 대학을 합하여 일반대학 50개교와 전문대학 36개교가 3년

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반응하여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미선정된 

수도권 사립대학의 상당수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정량적 

지표가 수도권 대학에 역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가 2019년 8월

에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따라 지역대학을 배려하기 위해 5대 권역

으로 구분하고, 이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을 단위로 한 절대 점수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에서의 입학정원도 지방과 함께 감축해야 한다는 명분과 

막대한 재정 압박과 대학 브랜드 가치에 손상을 입힌 비형평성 사이에 논란이 적어도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계속될 것이다. 미선정대학이 주로 전임 임원의 비리와 정원 감축 

이행 여부 등 정성적으로 평가된 감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비리의 원인진

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립대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도전의식과 학령인구 대량 감소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보다 이러한 폐단

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지방정부를 포

함하여 지역사회가 관내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가칭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 설립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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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연구방법으로 사립대학이 한계대학으로 전락하게 된 배경․현황과 사학비리와의 

관계를 논하고, 2020년에 생산된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보고서 3편에 소개된 대학과 지

역사회의 협력 방법과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고찰한다. 이어서 지방 사립대

학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서 공영형 사립대 제도와 관련한 담론을 살핀 뒤 

결론에서 지역사회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가)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의 신설을 제

안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정책이 어느 때보다 강조

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지방 사립대학을 공영화함으로써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Ⅱ. 한계대학의 현황과 사학비리와의 관계

  서영인 외(2020)는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에서 주로 

지방 사립대학이 주가 되는 한계대학의 회생을 지원한 후 퇴로를 개발하는 대응방안을 내

놓았다. 우선 위기진단 상시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계대학을 자율형, 개

편형, 위기형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가

치 제고를 위해 구조 조정한 후 회생이 불가한 경우 퇴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

대학과 한계대학의 퇴출 경로를 이원화하여 회생과 불가 여부를 선별하는데 공정성을 확보

하고, 강제적인 폐교보다 자발적인 퇴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발한다고 말한

다. 서인영 외(2020: 215)에 의하면, 한계상황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정상적인 학생모집

을 할 수 없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해 대학으로서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

운 경영 곤란에 처한 상태”로서 2010년 이래 정부가 주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적이 최소 1회 이상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이 기준으로 지

방에 소재한 대학은 62개교로 전체 84곳 중 73.8%, 사립대학은 79곳으로서 94%를 차지했

다. 지역별 4년제 대학 수를 기준으로 경남, 강원, 충북, 충남의 순서로 가장 많고(60～70%), 

서울과 인천은 20～29%로 가장 낮았다. 또한, 38개교가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2016년에 

비해 하락했고, 60개교의 중도 탈락률은 상승했다. 그리고, 교육성과 지표로서 한계대학의 

학생 취업률은 평균 64.3%로 2016년보다 6.1%만큼 감소했고, 등록금 수입은 423억원, 적립

금 규모는 300억원으로서 각각 3.4%, 5.7%만큼 악화되었다(김수현, 2021). 

  임지연(2021)이 사립대학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미국에서의 한계대학 대처 사례를 소개

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봉착하여 학령인구 감

소로 대학이 위기에 빠졌을 때 문부과학성과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 사립대학의 파산, 

입학의 양극화, 지역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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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이 속출하게 된다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일본

은 지방대학 간 연계와 통합, 사립대학 학부의 양도, 국․공․사립대학의 단위 간 호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경쟁력의 차이를 완화시키려

고 했다. 한편, 미국은 2000년 이후 사립대학 756개교를 포함하여 764개교를 폐교했는데, 한

계대학에 엄격한 규정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적용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연방파산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허용하는 등 최대한 지원했다고 한다. 

  영국은 기관 간 합병 방식으로 한계대학을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호

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 도태하는 것을 방지하여 대학의 사회적 가치

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는 한국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폐교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주민

의 고등교육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이미 대학 총장들은 경영위기를 호소했는데, 한국대학신문 설문 조사에 응답한 98

명의 대학 총장 중 8.3%가 자발적인 퇴출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밝혀 이를 짐작할 수 있

다. 설문 당시 75%의 대학이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수도권 소재 대학은 재정확보에, 

국공립대학은 구조조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가 주도한 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입학정원 감축과 반값등록금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이는 실제로 대학운영을 주로 

자율에 맡겨왔던 정부 정책의 변화이기도 했다(한국대학신문, 2014). 

  교육부는 2021년 8월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5월 20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18곳을 발표했는데, 9개 일반대학과 

9개 전문대학이 앞서 폐교된 18개 대학의 전철을 밟을 위기에 봉착한 상태이다. 그런데, 문

제는 이 대학들의 다수가 부실대학으로 평가되는데 법인 임원 또는 총장의 비리가 주된 원

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20년 10월 13일 발표

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교된 18개 대학 중 14개교(77.7%)는 설립자 비리, 교비 횡

령, 교수․직원 부정 채용 등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고, 학생 충원율 

저하 또는 재정 악화 때문에 폐교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4곳 중 3곳에도 이와 비슷한 구

설수가 있다(이승환, 2020). 이외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된 18개 대학 중 10개교에 

대해서 적어도 설립 당시의 비리가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고성이 강한 지방 사립대학

일수록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 등 공적인 규범성을 강조해야 한다. 

  폐교된 대학 18개교와 재정지원이 제한된 18개교가 대부분 사학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

실은 비교적 소규모 대학일지라도 지방대학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악화시켜 수도권 대학으

로의 입학과 졸업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끊임없이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지방

대학생 수를 비교할 때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과 지방대학생 수가 동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에 지방대학이 많이 설립되어 이곳의 대학생 수가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

였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 수도권 대학생 수가 거의 일정했던 반면에 지방대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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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계속 감소하여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20세부터 39세까

지의 인구가 1983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지방대 졸업생들이 수도권 직장을 

찾아 꾸준하게 이주한 것을 알 수 있다. 권구찬(2021)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통해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입시에서 162개 대학이 추가 모집한 인원이 2만 6,129명이었는

데, 그중 지방대학이 미달 인원의 91%를 차지했는데, 공개된 전형결과를 보면 평균 경쟁률

이 0.17:1,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 수는 11%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대학의 80～90%가 정원

을 다 채우지 못하여 수도권에 비해 훨씬 약한 인지도를 보였다.

  한계대학이 사학비리에 연관된 경우 강제적인 폐교 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자발

적인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학비리에 연루된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임원이 잔여재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리 사학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적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로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었다(허지은, 

2019). 이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위기와 폐교대학의 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한계대학의 자발적인 

퇴로가 부재함을 인정하고, 소위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되 자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교직원

의 임금 체불과 기록물 보전에 대한 조치를 전담하기로 하고, 설립자가 잔여 자산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퇴로를 모색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해산법인 청산절차와 관리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학진흥기금을 출연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자유한국당 의원

들의 반대로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2021년 이후 한계대학의 폐교 위험에 직면한 시점에 2020년 3월 6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1년 4월 29일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립

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어서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의 신설을 

통해 관련 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한 뒤 폐교대학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기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입법 과정이 기대된다(신하영, 2020; 임지연, 2021). 하지만, 교육부가 내

년 2022년부터 한계대학의 핵심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폐교와 청

산절차를 체계화할 예정이지만, 2000년 이후 폐교한 18개 대학 중 경북외국어대학교 한 곳 

만 청산을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학교법인이 폐교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

우 잔여재산을 재확보할 수 있고, 각종 학교 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교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나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하지만, 법인 이사를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다 폐교 건물이 

대부분 주변 상가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청산이 불투명한 상태이다(임지연, 

2021). 그리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 한계대학의 자발적인 퇴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수많은 폐교 상황에 필요한 기금마련은 물론이고, 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의 재산 환

수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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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대학의 비리와 처리에 대한 문제는 해방 이후 계속되어온 고등교육의 사학 의존적 

관행에서 비롯한 데다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면이 있다. 한계대학을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변형하거나 해외 유학생을 대폭 확보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광역자치

단체별로 관내 사립대학을 공영화하여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영형 사립

대학 제도는 정부가 사립대 운영비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대신 공익이사가 이사회 절반 이

상을 차지하는 방식으로서 사학비리와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

로 법인의 비리를 경험한 대학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재원 마련과 지원의 근거

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다음에서 최근 실증연구 중 해당 부분을 소

개한다.

Ⅲ.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의 지역사회 협력 양태와 인식

  2020년 초부터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는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 용

역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해 12월 1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21년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상지대와 평택대가 재정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2021년 투

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설되어 매년 10억 원의 지원

금을 받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상기 3개 대학과 함께 선정된 성신여대와 성공회대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또한, 2020년 7월 9일 성신여대에서 개최된 공영형 사립대 관련 포럼에 함

께 참여했던 대구대학교 총장은 신입생 모집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상지대학교 총

장도 그 뒤를 밟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사립대학의 공영화 노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

지지 않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공영형 사립제도가 사학비리 척결과 재정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공영형 사립제도가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대학의 공

공성과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이건근․정종희, 2020). 

1. 상지대학교 

  공제옥 외(2020)는 상지대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의 효과

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체계혁신, 공공성 제고, 지역균형 발전의 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상지학원은 정관을 개정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교육부는 2016년 6월 23일 당시 김문기 총장을 비리인



266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3호

사로 간주하여 해임을 요구했고, 2018년 8월 공익적인 정이사회를 만들어 학교를 정상화했

다. 그리고, 새로운 정이사회는 2019년 1월 상지영서대학교와 통합하고, 2020년 대학기본역

량진단 보완평가와 대학기관평가인증 보완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전의 

사학비리를 일소하는데 기여했던 정대화 총장이 2021년 신입생 모집의 부진을 이유로 사퇴

하고 이어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또다시 재정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공제옥 외(2020)에 따르면, 상지학원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해서 대표적인 지역 인사

를 이사로 선임하고, 사회협력대학 비전을 수립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우산동 도

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원

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협력 사업”을 수행 중이다. 다만, 상지학원이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지역사회 기여의 기능을 통해 사학비리 근절, 재정안정, 지역 학생의 등록

금 부담 경감, 교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공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로서 일본은 대학의 지

역공헌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재생을 적

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주택 선택권, 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지역교육

여건을 강화하는 데 대학재정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공제옥 외, 2020: 32). 

  상지학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법으로 2018년 6월 공영형 사립대학 기본구상을 통해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5일 동문ㆍ지역사회 공청회

를 개최하였다. 또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관련 설문 조사의 결과, 이 대학이 소재한 원주

시의 주민은 이 제도의 도입에 호응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와 학교시설 개선에 국고 사용

을 제한하되 학생과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성과관리를 선호하여 적극적인 참여의향을 

피력했다. 그에 따라 상지학원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에 명시하고, 이사 정수 증원과 지역대표 또는 지자체 추천 이사 선임을 논의했다. 다

만, 공제옥 외(2020: 103, 127)에서 보듯이 공영형 사립대학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기존

의 이사진,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 각 구성원의 참여와 비율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이는 서울대학교가 2012년, 인천대학교가 2013년에 국립대학 법인화되는 과정에

서도 발생했던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공제옥 외(2020)의 전반적인 기조는 공영형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와 밀착해야 하

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성화된 학

과 신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극

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공제옥 외(2020: 157)가 교원 및 교직원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지역사회 인사의 대학 거버넌스 참여 확대에 비교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4.35점/5점). 다만, 동문을 포함한 원주시민이 대학 공공성 확

보를 통해 사학비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형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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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다른 강원도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역 

사학비리가 학교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2. 평택대학교

  선재원 외(2020)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학령인구감소위기가 본격화되는 

2021년부터라도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진은 2017년 기준으로 사립대학 경상수입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국가장학금으

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시스템을 정비하면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에 너무 많은 비

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1년 고등교육 예산 11조 1,455억원 중 맞춤형 국

가장학금 지원 3조 9,946억원이고, 사립대학 교비회계 총액을 18.7조로 산정한다면, 그것의 

절반이 9.35조이기 때문에 온전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에 약 5.35조가 더 필요하다고 해

야 한다. 이외에 연구진은 지역거점별 공영형 사립대학을 지역별로 통합하여 기존의 국공립

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입시와 학위업무를 일원화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정

상화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대응하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선재원 외(2020)에 따르면, 평택대도 상지대처럼 과거의 사학비리를 청산하는 대신 총학

생회, 교수회, 교수노조, 직원노조 등 민주적인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책무성, 투명성, 민주성

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고 한다. 이를 위해 평택대학교 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2019년 12월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총학생회는 공영형 사립대 학생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발족했으며, 학계, 경기도의회, 평택시의회, 연구기관, 지역 산업체 

등의 총 30인 내외로 구성된 교외 정책협의회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선재원 

외(2020)에 의하면, 평택대학교는 변화의 의지가 강한 편에 속해 교직원 전수 조사와 지자

체 행정기관, 동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2,323명)의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

이 평택대학교의 공영형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학교 주요 의사결정

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구성원 의견 수렴 등 그동안의 평택대학교 운영 현황에 절반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고, 지역사회의 발전 기여와 인재 육성의 정도에 보통 수준(50점~51.1점)이

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응답자는 그동안의 평택대학교 재정운영 현황이 매우 불투명했고(38.6점), 재정

운영계획 수립이 비민주적이었고(40.4점),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지 못했고(41.9

점), 운영의 효율성 또한 매우 낮았다고 평가했다(40.0점).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

체장 또는 교육감 추천 인사의 이사회 참여에 65.8점을, 구성원 대표의 참여에 75.8점을 주

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 반면 이사 임기의 중임제에 매우 높은 지지를 보였다(78.8점). 이

는 재정위원회 운영에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 참여에 76.6점을 준 반면에 투명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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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데 64.9점과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참여에 59.6점

을 주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영

형 사립대 전환 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면에서 대학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하

는 것에 동의한 점수가 62.3점이었지만, 지역 인재 육성 노력과 지역사회에 대학운영정보 

공개, 대학운영에 지역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방자치 단체 및 시

민사회와 협력 관계 강화에 69.9점에서 79.3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어서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통한 재정지원 확보와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긍정

적인 인식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재원 외(2020)는 지역사회협력 방안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 

주한미군 등 외국인과의 국제교류,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고등연

구기관, 평생교육원 등 시민공공대학, 공공의료보건 및 공공복지 기여, 학교시설 개방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동문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은 지역인재 육성 노력, 대

학운영 정보 지역사회 공개, 대학운영에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공영화의 효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선재원 외(2020)가 시민공공대학, 미래체험관, 공공전략센터, 미래공

공융합원 등 시청, 시의회, 지역산업체, 시민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설문 조사에 응답한 지역주민이 응답자 전체 2,323명의 2.4%에 불과한 56명이고, 그

중 상당수가 평택대학교의 동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여론을 더 알아보아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3. 조선대학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립대학 조선대학교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에 이어 

학내 민주화운동 1988년 1․8항쟁을 통해 같은 해 2월 4일 박철웅 총장 일가가 해임되고, 

22년 동안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었다가 구 경영 인사를 포함한 정이사체제를 7년 동안 유

지하면서 많은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7월 20일 조선대 구성원과 시민 등 총 

21개 단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공익형이사회 실현을 염원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영형 사립대학제도와 일치한다. 이후 2018년 1월 새롭게 구성된 임시이사

회는 대학 총장 등 구성원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 조선대학교는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후폭풍과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 미이행으로 또다시 내홍을 겪은 끝에 2019년 11월 새로운 직

선 총장 취임과 2020년 2월 새로운 정이사체제 출범 이후에야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어서 

2020년 조선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2021년 8월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무난히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상태이다. 

  지병근 외(2020)는 이와 같은 조선대학교의 험난한 역사를 생각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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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운영모델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우선 연구진은 국가재정 부담, 정부

의 과도한 개입, 일부 선정대학에 대한 편중 지원, 부실사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근거를 의식하면서도 조선대학교의 민립대학 정체성과 구성원의 

의지와 수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지병근 외(2020)는 공익인사의 이사회 참여와 재

정운영의 투명성 이외에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핵심요소로 간주하

고, 대학의 공공성 실현으로서 지방정부, 지역산업체, 시민사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양

한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병근 외(2020)는 공제옥 외(2020)와 선재

원 외(2020)처럼 우선 공익이사 및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 이사정수 확대, 중임 

제한(권고)을 내용으로 한 법인조직 구성과 재정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계획과 가설을 만

들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가하여 구성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패널조사, 관계자 심층면접, 초점집단조사와 함께 일반 시민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사립대의 법인, 재정, 지역사회기여도 측면과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했다. 

  지병근 외(2020)는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를 실행한 결과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 이사정

수 확대, 중임 제한(권고)에 있어서 이사회 회의 비공개 전환 가능성, 참관인의 자발적인 책

임의식과 상호 배려, 참여 범위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재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자율성 보장과 의결권 행사범위의 조정, 기존의 대학평의원회와의 권한 조율, 법인과의 관

계, 외부인사의 책임감과 전문성 여부, 위원추천단위 구체적 명시, 전문경력인사의 위원 참

여, 해촉 규정마련, 위원의 사임 혹은 위원정원의 2/3 동의 조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을 제안했다. 이외에 지병근 외(2020)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 강화에 있어서 조선대학

교가 2020년 1학기에 지역사회 기관과 100여 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인공지

능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광주광역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전남도청), 선취업 후학습 

진흥(광주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이외에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은 설립목적을 변경하여 공공

성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명시하여 링크 플러스 등 지역산업체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지병근 외(2020)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인 시민과 학내구성원은 공영형 사립

대학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이사가 필요할 정도로 그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인지 시

민과 학내구성원은 조선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대해서 높은 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직원 94.1%, 교원 90.8%, 학생 88.8%, 시민 82.7%). 이상에서 상지대, 평택대, 조선대의 교

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이 이 사립대학이 공영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전반적인 문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그동안 이들 대학의 과거 임원들이 행했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공영화 

노력의 진정성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병근 외(2020)에 의하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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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추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는 공영화를 통해 그동안의 사학비리 또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과제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에서 지방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방안으로서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담론을 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측면에서 살피기로 한다.

      

Ⅳ. 지방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과 공영화 담론

   

  2021년도 교육예산은 76조 4645억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 5조 4600억여 원이 증액되었다. 

이중 고등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3169억이 늘어난 11조 1455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유․초중

등교육예산이 감소한 것을 생각하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측면도 있겠지만, 고등교육 재

정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예산과 교육수준별 비중을 OECD 

평균에 맞추면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약 14.5%에서 

약 25%로 상향해야 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 예산인 약 8.5조와 비슷한 규모인 약 8

조만큼의 증액과 동시에 대학생의 민간지출 감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경우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령별 학령인구에 맞는 실제 교육 수요를 재

분석하든지 아니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약 199조, 일반․지방행정예산에 약 84.6조, 국방예산에 약 52.8조인 것에 비해 교육

예산에 약 76.5조가 배정된 것에 비해 고등교육예산에만 8조를 추가 증액해달라는 제안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방 후 지금까지 고등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의 공익적인 

출연금에 의존해왔지만, 정작 사립대학 과반수가 교비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함에 따라 

결국 민간에 부담을 떠넘긴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규모 사립대학이 밀집함으

로써 그렇지 않았으면 절약되었을 주거비와 생활비 등 실제 고등교육비가 폭증했다. 무엇보

다 2020년 교육통계 기준으로 전체대학 수 429개교 중 사립대학이 371개교로서 86.5%를 차

지하고 있는 현상이 이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 대학지성(2020)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7개

교 사립대학 중 113개교의 등록금 의존율이 60.4%에 달하고, 심지어 등록금에 100% 의존

하는 대학도 3곳이 있을 정도로 사립대학 재정상태의 부실함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학 수

의 28.4%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122곳에 국고보조금이 45.4%만큼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수도권 학생 수가 39%를 차지하고, 지방에 61%의 학생이 재학 중인 점에 기인

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학의 77.6%인 45곳이 지방에 소재한 반

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한 사립대학 중 38.5%인 109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고등교육비용을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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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수도권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 관행은 철저하게 패권적 현상을 주도하여 

국․영․수 중심의 주입식 입시행태가 고비용 저효율인 것을 알면서도 공교육비를 훨씬 초

월한 사교육에 의존하는 세계적인 기현상을 여태껏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반드시 개인 이기주의와 학벌주의적 계층화를 양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국의 고등교육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 현

상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주범으로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하고 있는데, 인구치환수준인 

합계출산율 2명대에 훨씬 못 미치는 0.8명대를 유지하여 약 100년 뒤 소멸위험지수가 0.2에 

도달하여 인구가 1,51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임성빈, 2021). 마

스다 히로야(2015: 22, 52)는 인구감소가 만성질환과 같아서 초기에 체질을 개선해야 하듯

이 우선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방에 청년 인구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0년 말 새로운 고등교육 예산안을 내놓으며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발표한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 전문대학 미래기반조성 사업 확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확대는 대학 전반에 걸친 규모는 아니지만, 향후 고등교육이 지방분권형, 저비용 고효

율, 지역 특성화의 형태로 변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2020년 3개 

대학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의 유의미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약 800

억 원대의 예산 확보가 좌절되자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우회하여 53억 원이 책정되었고, 

2021년 7월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가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

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

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각각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차선책은 사립대 운영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사립대학 이사진의 절반을 공공에 맡겨야 한다는 점

에 대한 반감에 기인하고 있지만, 이들 대학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이루어낸다면 다른 결과

가 나올 것이다. 

  다음은 최근 대학교육연구소(2020)가 생산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중 공영형 사립대학 관

련 부분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우선, 대학교육연구소(2020)는 수도권 중심의 차별정책

에 따른 대학 서열화, 대학설립준칙주의(1996년), 정원자율화(1997년) 정책을 지방대학 위기

의 원인으로, 학벌주의, 사교육비 문제, 수도권 주택가격 문제, 지방의 공동화 등을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로 설명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미충

원의 심화에 대한 설명으로 2020년 45만 7천 명의 입학가능 인원이 2024년 38만 4천 명으

로 감소하여 전라, 부울경, 대경, 강원권 등 지방대학 신입생 수가 20%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에 따라 2024년부터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일 곳이 34.1%에 해당하는 85

개교가 될 것이고, 등록금 수입 감소율은 30% 내외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서 대학교육연

구소(2020: 9)는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에서 취업의 기회와 품질이 저하

되는 등 노동시장이 협소해져 지역인재 육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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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2020)는 문제해결방안으로서 포괄적인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주문했는데, 기존의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도입을 희망하지 않은 대학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의 효과와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한다. 필

자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만,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강제로 공영화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제

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전에 

대학교육연구소(2020)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생태계 위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국가균형 발전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으로 현재의 시장주의식 구

조조정을 중단하고 지역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대학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학생 수의 절반만큼 

동반 감축하되 나머지 필요 감축분의 절반을 자율적으로 추가 감축하고, 정원 외 모집을 정

원 내로 흡수하며, 동일법인 내 대학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로 지방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

보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한다는 시각에서 논한다. 대학교육연구소(2020)는 그동안 많은 지역 

언론이 비판했던 것처럼(홍형득, 2013; 중부신문, 2020; 장호순, 2021), 수도권 중심의 시장

주의적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지방대학 육성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지방대학 운영비 절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존립을 

보장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한편 공익이사의 역할을 통해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및 부실 

운영을 원천차단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2020)는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권한을 가진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를 포괄하는 기구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는데,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과 지방대학 출신 인재 선발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2020)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2020)의 상기 발제문 중 사

립대학의 공영화에 관련하여 논한 바를 소개하면, 학령인구감소 위기가 반드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수용해야 하는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 사립대학 공영화 추진의 주체,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와의 상생 구조 및 연계방법, 지방

대학 입학자원 유지 방법과 교육의 질 제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귀향하는 청년을 위한 사

회경제문화 여건 조성, 사학비리와 부실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한계대학 구제책으

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 정부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전

임교원 확보율 개선을 위한 재정투입,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정도, 폐교 위기의 대학을 

공립대학과 통합 방법 등이다. 이상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사립대학과 등록금에 높게 

의존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관행화된 대학 서열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구상인 것이외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채택의 노력처럼 매번 정부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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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지 못하고, 더욱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사립대학 법인의 

공공성 확보 의지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립대학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

에 따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는 대신 정부는 대학혁신, 전문대학혁신, 대학자율역량강화,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등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

다. 그리고, 정부가 최근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입학정원 감축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또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OECD 국제수준에 못 미치

는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과 너무 높은 민간 부담률 때문에 심지어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어

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2020: 28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0,633달러로서 OECD 평균 16,337달러의 65.1%인 것에 비해 초등학생은 128.7%, 중고등학

생은 132.2%만큼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를 다시 GDP 대비한 결과로 산출하면, 초등교육

과 중등교육은 OECD 평균과 동일하게 각각 GDP의 1.5%, 1.1%이었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인 1.4%보다 0.2%만큼 높은 1.6%이었다. 그 이유는 정부 부담이 국고보조금 이

전 전 0.8%로 OECD 평균인 1%보다 0.2% 부족한 반면, 민간 부담이 OECD 평균인 0.3%

보다 훨씬 높은 0.7%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가장학금 등 국고보조금을 이전한 후의 값

으로 산출하면,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이 각각 0.6%와 1.0%로 바뀌게 된다. 이는 사립대학 

법인의 기여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광역자치단체별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가)지방고등

교육자치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을 공영화하여 사학비리를 철저하

게 차단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Ⅴ. 결론

  

  2002년 국민의 정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권고되

고, 2003년 11월 내국세 총액의 3%를 대학생 수에 비례하여 전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재정교부법안이 제출되었던 이래 2021년 8월 유기홍 국회의원이 ‘대학균형발

전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약 20년 가까이 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시도

가 계속되었지만,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조달가능한 재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등교육을 사

립학교의 책임으로 전가한 채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는 굳어지고 역으로 지방

대학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이건근, 2020). 이에 본 논문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포스

트 코로나 시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등교육 

개혁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지방 사립대학의 비리를 차단하고 한계대학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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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2024년과 중장기적으로 2037년까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수

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와 만성적인 사학비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시의성을 가

지고 있지만, 주로 지방에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대학의 처리와 맞물려 지역사회와의 

합의와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가)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 신설의 논거를 찾기 위해서 먼저 한계대학의 현황

과 사학비리와의 인과성을 살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폐교된 18개교 중 절대다수가 사

학비리와 연루됨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할 만큼 부실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인한 혈세 낭비의 우려를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20년 상지대, 평택대, 조선대 연구진이 저술한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

연구 중 지역사회와의 협력 부분을 고찰한 결과, 각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은 이들 대

학의 공영화에 찬성하면서도 그동안 만연해온 사학비리에 대한 경계심리 때문인지 재정지

원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도

입과 관련하여 국가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지방대학 위기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자

세하게 연구한 선행자료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재

정을 지원하되,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가 직접 관내 대학의 위기상황을 관찰하고, 사학비리

를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2021년에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 경우를 참고

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상응한 지방고등교육재정교부금(지방세)을 추가 재원

으로 예상하는 데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한계상황에 공영화를 신청하는 사립대학이 많아

질 경우 공영화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할 공익이사를 임명

하는 등 훨씬 많은 시민의 참여가 요구될 것이다. 애트란틱 코스트 총장 협의회 또는 코넬 

대학교 이사회 등 미국 지역사회 대학연합체처럼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총괄하는 (가)지방고

등교육자치위원회는 지방 사립대학의 운영비 절반을 지원하되, 시도지사(또는 추천인), 시도

의회 의원(또는 추천인), 시도교육감(또는 추천인), 중앙정부 인사, 대학 내 구성원을 이사회

의 과반으로 임명하여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

다. 그리고, 현행 국가장학금과 일반 대학재정지원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학령인구감소의 위

기가 가중됨에 따라 예상되는 공영화 추세에 맞추어 (가)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 체계를 일

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학령인구 감소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2024년까지 한계대학의 속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신설된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 중 4개교가 제3주기 일반재정지

원대상에 미선정되는 등 사학비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지방대학 

육성책 효과는 미미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대학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대학의 요구

와 교육부 평가의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는 일부 수도권 대학의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 그

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립대학 대부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학교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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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광역단위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가)지방고등교육자치

위원회를 통해 대학교육․연구와 지역사회․산업의 수요를 일치시켜 점진적으로 지역의 고

등교육 생태계를 최적화하면,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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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방사립대 공영화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연구

                                    

          

이 건 근         

  2020년대 초 학령인구 감소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사학비리와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 상황이 두드러짐에 따라 대학평가를 통한 사후적인 선별조치로 재정

을 지원하기보다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사

학비리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 설립을 통한 공

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연구방법으로 사립대학이 한계대학으로 전락한 배경

과 현황 그리고 사학비리와의 관계를 논하고, 2020년에 생산된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보

고서 3편에 소개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법과 이 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고찰

한다. 이어서 지방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안으로서 공영형 사립

대 제도와 관련한 담론을 살핀 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2000년 이후 폐교된 18개교 중 절대다수가 사학비리와 연루되어 결국 

부실한 운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가 지역민을 대표해서 

한계대학의 공영화와 폐교문제 처리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 및 관리를 투명하고 공

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04년까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될 학령인구와 입학정

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질적

인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학비리,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지방대학,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 공공성


